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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실태와 발전 방안: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김 진 환

   1)

  

국문요약

광역시･도가 2011년~2024년 실시한 통일교육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주민 대상 통일교육이 대부분 

민간단체 위탁 또는 공모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공무원 대상 통일교육의 경우, 통일교육 관련 

조례 제정이나 공무원 통일교육 의무화를 계기로 광역시･도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통일 관련 과목을 확대하거

나 통일 전문과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강화해 왔다는 점이다. 그런데, 광역시･도가 민간단체 위탁 및 공모 형식으

로 진행하는 통일교육은 ‘중복성’과 ‘일회성’이라는 고질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또한 광역시･도 통일교육에는 지

역 주민의 참여와 관심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통일 관련 ‘로컬리티’도 충분히 담겨 있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통일교육 민간단체의 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구축

하고, 지역 통일교육 네트워크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지역 통일교육 네트워크와의 상설적 협력 등을 위해 노

력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통일 관련 역사, 지역의 지리적･산업적 특성, 지역의 통일 관련 미래 구

상 등을 담은 통일교육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이 사업을 지역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활용해 진행해야 한다.

주제어: 지방자치단체, 광역시･도, 통일교육, 지역 통일교육 거버넌스, 로컬리티

Ⅰ. 머리말

2019년 하반기에 시작된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던 와중에 북한 당국이 2024년 벽두부터 ‘통일 

지우기’ 조치까지 본격화하면서1) 한국 시민의 통일 의지가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19세 이상 대상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2007년 첫 조사 때 63.8%에 달했던 

* 이 글은 국립통일교육원의 2024년 통일･북한 연구 최종 보고서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실태와 발전 방안｣
을 수정･보완한 글이다.

1) 북한 당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4년 1월 15일 제14기 제10차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에서 “우리 공

화국의 민족력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합니다”라고 발언한 

뒤 통일 관련 조형물 철거, 대남기구 개편 및 남북관계 상징물 제거 등 ‘통일 지우기’ 조치를 본격화했다.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4년 1월 16일. “美 

NK뉴스 “北, 김정은 지시로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철거”,” 연합뉴스(온라인), 2024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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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필요’ 응답률은 2021년에 절반 아래로 떨어진(44.3%) 뒤 2022년(46.0%), 2023년(43.8%) 연속

으로 40%대에 머무르다가, 2024년 여름(36.9%) 마침내 40% 선마저 무너졌다(김범수, 2024: 11). 통

일연구원이 2024년 봄에 실시한 조사의 통일 필요 응답률(52.9%)도 남북관계 경색이 시작됐던 

2020년 응답률(52.7%) 이후 최저치였다(이상신, 2024: 16).

분단이 초래하는 고통과 상처로 가득한 한반도에서 한국 시민의 통일 의지를 높이기 위한 통일

교육 활성화는 언제나 절실한 과제였지만, 앞에서 말한 상황 때문에 2025년 현재 이 과제의 의의

와 가치는 과거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통일교육을 받는 

초･중･고등학생과2) 달리 통일교육 기회가 거의 없는 ‘성인’ 대상 통일교육 활성화가 절실한데, 이

와 관련해 정부보다 훨씬 더 일상적으로 지역 주민과 접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가 필수

적이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활성화 없이는 성인의 통일 의지 제고가 공허한 목표

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지역 주민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통일교육을 하

고 있을까? 아쉽게도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실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충분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사이트(www.riss.kr)

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통일’이라는 키워드를 함께 넣어 검색하면 국내 학술지 논문이 700편 가까

이 검색된다(2024년 12월 기준). 그런데 검색된 논문 대부분은 남북 교류･협력 단계나 통일 과정에

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 통일 이후 지방자치제 실시 등에 대한 논의고, 지방자치단체 통

일교육 관련 논문은 10여 편에 불과하다(최영표, 2012; 변종헌, 2012; 변종헌, 2013; 고경민, 2017; 

변종헌, 2019; 정대진, 2019; 박찬석, 2020; 차승주, 2020; 하상섭, 2022; 양혜원･유근환, 2023).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통일교육 관련 조례, 제도, 계획 등에 대한 

검토나 제안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진행되는 통일교육의 구체적 양상과 과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통일교육 양상과 과제를 다루더라도 여러 지역을 아울러 논의하기보

다는 ‘개별’ 지역에 국한된 논의가 많다. 그렇다 보니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사례 비교를 통해 아이디어를 찾는 게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먼저,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2011

년~2024년 실시한 통일교육 실태를 개괄적으로 파악한 뒤(Ⅱ장),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통일교

육 발전 방안을 ‘거버넌스’와 ‘로컬리티’ 개념을 중심으로 제시해 볼 것이다(Ⅲ장). 이를 통해 지방

자치단체 통일교육 활성화를 돕고, 궁극적으로는 한국 시민의 통일 의지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다.

2) 2023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 학교 수업 시간에 통일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77.5%에 달했

다(국립통일교육원, 2023a: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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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실태

1.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의 법적 기반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의 법적 기반은 현행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지원법’)과 지방자치단체

가 제정한 통일교육 관련 조례다. 정부의 통일교육은 1999년 2월 지원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강

화했고(김진환, 2021: 441-443),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의 법적 기반은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나

서 마련됐다. 정부･국회가 2009년 10월에 지원법을 개정해 지역 통일교육 활성화 노력 의무를 지

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통일교육 실시 단체 등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

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최영표, 2012: 73). 또한 2018년 3월 지원법 개정(2018년 9월 시행)으로 지

방자치단체장의 소속 공무원 통일교육도 의무화됐다.3)

2009년 개정 지원법이 2010년 4월에 시행되면서 2011년 한해에만 광역시･도 중에서는 경기도

(4월 7일)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9월 15일), 전라남도(10월 20일), 인천광역시(10월 24일) 등이 통

일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5월 12일)가 선도적으

로 통일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지부진하던 지방자치단체 통일교

육 관련 조례 제정은 남북 당국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통일교육이 의무화된 2018

년~2019년에 급증한 뒤,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된 2020년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졌다. 이 결과 2024

년 12월 기준 총 14개 광역시･도와 총 55개 지방자치단체가 통일교육 관련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표 1>, <표 2>).

<표 1> 광역시･도 통일교육 관련 조례 (2024년 12월 기준)

제정일 조례명 제정일 조례명

2011. 4. 7.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6. 9. 30.
전북특별자치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2011. 9. 15. 광주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6. 12. 30. 강원특별자치도 통일교육･문화 활성화 조례

2011. 10. 20. 전라남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8. 12. 27.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1. 10. 24.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8. 12. 31.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5. 4. 2.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2019. 1. 30.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5. 12. 18.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조례 2019. 9. 25.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6. 5. 13. 제주특별자치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20. 9. 24. 울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 조례명은 2024년 12월 현재 명칭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

3)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제2조1호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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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초자치단체 통일교육 관련 조례 (2024년 12월 기준)

제정일 조례명 제정일 조례명

2011. 5.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19. 4. 30./
2020. 11. 10.

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고양 평화통
일교육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2. 10. 10. 광주광역시 남구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 2019. 5. 1.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에 관한 조례

2013. 11. 22. 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19. 6. 7. 화천군 평화통일 교육･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5. 10. 광주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19. 7. 12. 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15. 12. 30.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9. 4. 하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12. 30. 예산군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2019. 10. 7. 부산광역시 동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16. 1. 11. 나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19. 11. 13. 광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16. 2. 19. 평택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19. 11. 25. 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16. 3. 15. 연천군 통일평생교육 조례 2019. 12. 18. 서산시 평화통일 교육 지원 조례

2017. 3. 30. 전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19. 12.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7. 10. 30. 대구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20. 2. 14.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7. 12. 18. 대전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20. 3. 9. 인천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7. 12. 22.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20. 4. 1. 군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17. 12.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조례 2020. 10. 8. 울산광역시 남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17. 12. 29. 대전광역시 동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21. 1.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18. 2. 20. 계룡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 2021. 2. 26 충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18. 9. 20. 남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4. 30. 대구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8. 10. 11. 양산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 2021. 12. 15. 김제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18. 10. 15. 대전광역시 중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22. 1. 6. 함양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18. 10. 31. 순천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 2022. 4. 15.
아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
화에 관한 조례

2018. 11. 16. 안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22. 5. 16.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18. 12. 13.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9. 16.
청양군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
화에 관한 조례

2018. 12. 13. 남원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 2022. 10. 12. 가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18. 12. 31. 부산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23. 8. 9. 철원군 통일･안보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8. 12. 31. 음성군 통일교육 지원 조례 2023. 11. 24. 포천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019. 3. 15.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24. 3. 4.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 3.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일교육 지원 조례 2024. 7. 15. 순창군 통일교육 지원 조례

2019. 4. 29. 대구광역시 동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 조례명은 2024년 12월 현재 명칭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

2. 광역시･도별 통일교육 개괄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실태를 ‘전국 범위’에서 파악하기에 유용한 자료는 국립통일교육원이 매

년 작성하는 ｢통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다. 지원법 제정 당시 통일부 장관의 기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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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수립 및 통보 의무가 명시되면서, 국립통일교육원은 2000년부터 전년 말 또는 당해 연도 초에 

기본계획을 작성해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고 있다.4) 주목할 점은 역대 기본계획에 전년 기관

별 통일교육 실적, 당해 연도 기관별 통일교육 계획 등이 개괄적･체계적으로 담겨 있다는 사실이

다. 특히, 2000년부터5) 2003년까지는 통일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실적 및 계획, 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교육청 등의 실적 및 계획을 수록하다가, ‘2012년’ 기본계

획부터는 광역시･도(일부 기초자치단체 포함)의 전년 실적과 당해 연도 계획까지 수록하기 시작했

다(<표 3>). 아래에서는 기본계획에 담긴 실적과 계획을 기본 자료로 삼고,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관련 기사를 보조 자료로 삼아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실태를 광역시･도별 특징을 중심으로 알아

볼 것이다. 고찰 순서는 통일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한 광역시･도를 조례 제정 시기가 빠른 순으로 

먼저 살펴본 뒤, 다음으로 통일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광역시･도를 살펴볼 것이다. 

 

<표 3> ｢통일교육 기본계획｣에 실적 및 계획이 수록된 광역시･도

계획 연도 전년 실적 당해 연도 계획

2012 대구, 광주, 충남, 전남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남

2013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2014 울산,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세종 인천,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세종

2016 광주, 울산, 경남 광주, 울산, 경남

2017 17개 광역시･도 전체 17개 광역시･도 전체

2018 17개 광역시･도 전체 17개 광역시･도 전체

2023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2024
서울, 인천, 강원, 세종, 대전, 대구, 경북, 울산, 부산,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서울, 인천, 강원, 세종, 대전, 대구, 경북, 울산, 

부산,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2015년은 발간하지 않았고, 2019년~2022년은 당해 연도 ｢통일교육 시행계획｣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실적 및 계획
을 발췌 수록.

※ 출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93-107, 178-183),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94-113, 212-227), (통일부 통
일교육원, 2014: 94-116, 200-215),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36-42, 143-154),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 
44-77, 180-209),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76-149), (국립통일교육원, 2023b: 71-122), (국립통일교육원, 
2024: 119-179). 

4) 기본계획 업무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통일부 통일정책실이 담당하다가, 2005년부터 통일교육원(현 

국립통일교육원)이 담당하기 시작했다. 현행 지원법에 따르면 기본계획은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

와 방향,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통일교육에 관한 국민의식 제

고,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

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통

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국내외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통

일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관한 사항, 통일문제 및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의 진흥에 관

한 사항, 통일교육 협력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제6조 ②).

5) 2000년 첫 기본계획은 중앙행정기관(여성특별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법무부, 국방부, 행

정자치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노동부)의 ‘추진계획’만 담고 있다(통일부, 1999: 45-64).



210  ｢지방정부연구｣ 제28권 제4호

1) 경기도

경기도 통일교육의 특징은 공무원 통일교육 의무화(2018년) 이전부터 소속 공무원 대상 통일교

육이 활성화했다는 점이다. 2012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통일전문가 양성을 위한 단기 해외 정책

연수, 국립통일교육원 입소 교육, 경기도인재개발원의 통일 관련 특별교육과정, 국외 통일교육 아

카데미(북･중･러 접경지역, 독일), 평화통일교육 최고위 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및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 시･군 공무원 통일교육도 도 차원

에서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도민 대상 통일교육은 외부 기관 위탁이나 민간통일교육단체 지원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2012년에는 경인교육대학교(경기 남부), 대진대학교(경기 북부)에 위탁해 ‘경기도통일교육아카데

미’를 신설･운영했고, 2016년부터는 민간 공모사업을 통한 도민 대상 통일교육을 대대적으로 확

대했다. 또한 2019년에 ‘경기도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가 결성되자 이 협의회 활동을 제도적･물

질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도내 민간 통일교육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

다. 이처럼 도가 전면에 나서 ‘도민 참여형 플랫폼’을 만들어 온 점이(경기도 평화협력국, 2020: 

11-12) 경기도의 도민 대상 통일교육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다.

2)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지역 주민 대상 통일교육은 협력하는 민간단체가 많이 중복되므로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두 광역자치단체는 통일교육 민간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단체 행사(강연, 국

내외 현장체험학습, 아카데미, 토론회, 경진대회 등)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시민･도민 대상 통일교

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우리민족, 광주평화통일교육센터, (사)광주평화재단, (사)전남남북교류평

화센터, 민족통일광주광역시협의회 및 민족통일전라남도협의회 등이 2011년 이후 현재까지 광주

광역시･전라남도가 지원한 대표적 민간단체들이다. 

공무원 대상 통일교육의 경우는 두 광역자치단체 모두 2019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기관

의 중･장기 과정에 북한･통일 관련 과목을 늘리는 식으로 강화해 왔고, 2022년부터는 광주광역시

인재교육원에서 ‘통일준비와 북한 이해하기’라는 특별교육과정을 연 3~4회 운영 중이다. 끝으로 

전라남도는 2023년 9월 개관한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목포 소재) 직영 사업으로 ‘평화통일 명사 

초청특강’, ‘북한 바로알기’ 특강 등을 실시하며6) 지역 통일교육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3)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에 ‘평화통일리더십과정’(2012년)을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서해5도서 통일안보체험과정’(2016년~2018년),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의 중심’(2023년), ‘알아봐! 

6) “전남도,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서 ‘북한 바로 알기’ 특별강연,” 아시아투데이(온라인), 2024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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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평화’(2024년) 같은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방식으로 시 공무원 대상 통일교

육을 발전시켜 오는 한편,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해5도 통일안보체험’(2017년~2018년)을 

실시하기도 했다. 시민 대상 통일교육은 앞에서 살펴본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과 비슷하

게 민간단체 공모사업이나 민간단체 위탁 형식으로 세미나, 청소년 및 대학생 캠프, 평화통일 아카

데미 등을 진행해 왔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인천YWCA, 인천대학교 통일통합연구원, (재)

인천문화재단 등이 그동안 인천광역시 지원으로 시민 대상 통일교육을 실시해 온 민간단체들이다.

 

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통일교육 실적은 2016년부터 기본계획에 담겨 있는데, 2016년의 경우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8개 단체)에 더해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지원(3개 자치구)까지 시범사업

으로 진행한 점이 눈에 띈다. 2017년에는 지원 단체(8개→11개) 및 자치구(3개→7개)를 늘렸고, 시 

교육훈련기관을 활용한 공무원 통일교육도 대폭 확대했다.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이 개설한 사이

버강의 ‘통일 인사이드’ 수강 인원이 2016년(7시간) 13명에서 2017년(3시간) 1,620명으로 급증한 

것이다. 그런데 2023년에는 공무원 통일교육 의무화에 따라 1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이수한 본청 

공무원이 5,146명에 달했지만, 시민교육 공모사업 숫자는 이전보다 적은 9개에 그치고, 자치구 교

육사업 지원도 사라지는 등(국립통일교육원, 2024: 121-122) 시민 대상 통일교육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5)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는 통일교육 관련 조례 제정 이후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의 기존 2개 교육과정에 현

장체험(7시간)을 신설하고, 민간단체 통일교육 사업(강연, 문예대전, 현장체험, 캠프, 아카데미 등) 

지원을 통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려 했다. 2016년에는 4개 단체 5개 사업이, 2017년에는 7개 단체 

11개 사업(대전마케팅공사 위탁 ‘통일관’ 운영 포함), 2022년에는 5개 단체 10개 사업이 대전광역

시 지원으로 진행됐는데, 2023년에는 2개 단체 5개 사업에만 대전광역시 지원이 이루어졌다(<표 

4>). 서울특별시와 마찬가지로 시민 대상 통일교육 규모가 축소된 셈이다. 

<표 4> 대전광역시 지역 통일교육 및 공감대 확산 단체 지원

2022년 2023년

단체명 사업명 단체명 사업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
- 평화통일공감대회
- 평화통일화합의 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

- 평화통일공감대회
- 평화통일화합의 장민족통일대전광역시협의회

- 한민족통일문예대전
- 평화통일강좌
- 통일현장연수

우리겨레하나되기 대전충남운동본부 대전시민평화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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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립통일교육원, 2023b: 85), (국립통일교육원, 2024: 140)

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통일교육 관련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현 제주특별

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에 ‘통일안보 전문과정’을 신설해 2016년에는 3회, 2017년에는 1회 운영했

다. 또한 도민 대상 통일교육 강화 차원에서 2017년에 도내 청년 및 대학생 대상 ‘한라-백두 청년 

통일지도자 양성 아카데미’를 신설해 제주통일미래연구원 주관으로 진행했다. 이 밖에 2017

년~2018년에 제주평화통일포럼, 제주여성 통일리더십과정, 통일영어스피치대회, 역사문화현장 

견학 같은 도민 대상 통일교육 사업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 주관으로 실시한 실적

이 있다. 

2024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의 통일 전문과정은 ‘통일안보 및 남북교류협력 과

정’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되고 있고, 통일교육 민간단체 공모사업은 2개(한라-백두 청년지도자 육

성 프로그램, 남북 소통공감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다.7)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 평화의 섬’ 

지정(2005년)을 계기로 2006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민간단체(제주YWCA, 서귀포YWCA) 주관으

로 매년 진행하는 ‘제주평화아카데미’도 도민 대상 통일교육 사례다.8) 

7)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2016년부터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현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의 기존 

교육과정(‘비상대비 업무’, ‘국제사회 이해’, ‘정부시책 및 국제정세 대응 과정’ 등)에 통일안보 과

목을 편성하는 것으로 공무원 대상 통일교육을 강화해 왔고, 2023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

원에서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협력’이라는 통일 관련 전문과정을 2회 운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4년 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 대상자가 1개 단체에 불과한 것이 보여주듯(국립통일교육원, 

2024: 174) 도민 대상 통일교육 활성화 노력은 미흡한 편이다.9)

 

8)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는 통일교육 관련 조례 제정 전부터 강원도인재개발원(현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의 기본･전문･장기 교육과정에 통일교육 교과목 편성, 통일 전문교육과정인 ‘통일안보 의식함양 

7) “제주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제고 공모,” 제민일보(온라인), 2024년 4월 24일.

8) “제주도, 평화아카데미 참가자 17일까지 모집,” 한라일보(온라인), 2024년 6월 12일.

9) ““통일교육 인프라에서도 전북은 차별”…지역 통일교육 토론회,” 프레시안(온라인), 2023년 6월 20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 평화통일특강
- 평화기행
- 통일리더십아카데미 민족통일대전광역시협의회

- 한민족통일문예대전
- 평화통일강좌
- 통일현장연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평화통일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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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신설(2012년) 등을 통해 공무원 대상 통일교육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2016년에는 강원도인

재개발원 교육과정에 ‘김창환의 DMZ이야기’(사이버강의)를 추가했고, 2022년에는 강원특별자치

도공무원교육원에서 강의와 현장체험이 결합된 ‘평화지역(DMZ) 탐방과정’을 2회 운영했다. 위 과

정은 2023년에도 ‘접경지역(DMZ) 안보･생태탐방’으로 이름을 바꿔 역시 2회 운영됐다. 하지만 민

간단체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이 2023년 1개 단체로 시작해 2024년에도 1개 단체에 그치고 있을 

정도로(국립통일교육원, 2023b, 99; 2024, 133) 도민 대상 통일교육 활성화 노력은 미흡한 편이다.

 

9)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2017년까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지역회의 사업(‘평화통일포럼’, ‘대학생 

통일문제 대토론회’ 등)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도민 대상 통일교육을 실시하다가, 2017년부터는 경

북통일교육센터가 주관하는 ‘통일화랑 아카데미’도 지원하고 있다. 도 교육훈련기관을 활용한 공

무원 대상 통일교육의 경우는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현 경상북도인재개발원)에서 통일 전문

과정인 ‘통일대비과정’(2016년 1회), ‘한반도와 국제정세’(2017년 1회), ‘국제정세와 한반도 생존전

략’(2018년 2회) 등을 신설해 운영하다가, 2024년 현재는 전문과정 없이 기존 교육과정에 통일 관

련 과목을 포함하는 방식으로만 실시하고 있다. 

10)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의 도민 대상 통일교육은 대부분 한국자유총연맹 충남지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

남지역회의, 충남통일교육센터 등의 사업(강연, 포럼, 토론회 등) 지원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공

무원 통일교육 의무화 이전 시기의 공무원 대상 통일교육은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현 충청남도인

재개발원)에서 별도로 전문과정을 개설하지는 않고, 신규 공무원 과정에 통일교육 시간(2시간)을 

포함하는 방식으로만 진행해 왔다. 세종특별자치시도 충청남도와 비슷하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민족통일세종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의 사업(강연, 포럼, 문예제전 등)을 지원하는 형식

으로 시민 대상 통일교육을 실시했고, 소속 공무원 의무교육만 진행하고 있다.10)

1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 시민 대상 통일교육에서 주목할 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족통일부산광역

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형식에서 나아가, 시가 직접 예

산을 투입해 ‘부산형 전문강사’를 꾸준히 양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산광역시는 민간단체 공모

사업 형식으로 매년 ‘부산광역시 지역형 평화･통일 전문강사단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10)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아직 시 직속 교육훈련기관이 없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규 공무원 교육을 타 지방

자치단체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해 왔고, 2024년부터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2024년 현재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는 통일 관련 강좌가 검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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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인 2021년에 부산통일교육센터(동아대학교)에서 전문강사 11명을 양성해 2022년에 초･중학

교 6개교, 2023년에 초･중학교 등 17개 기관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했고(국립통일교육원, 2023b: 

73, 2024: 158), 2024년 현재는 제2기 전문강사단 20명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한편, 공무원 통

일교육 의무화를 계기로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에 통일 전문과정 개설을 추진해 2024년 현재 ‘통

일미래비전과 과제’(사이버강의)를 운영 중이다.

12)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국자유총연맹 등의 사업(강연, 현장견학 등) 지원 형식

으로 시민 대상 통일교육을 진행해 왔고, 통일교육 관련 조례 제정을 계기로 2021년에는 민간경상

사업보조 형식으로 ‘울산시민 평화아카데미’를 신설해 2022년까지 두 차례 운영했다.11)

1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는 2018년에 통일 전문과정인 ‘통일한국의 상상’을 대구광역시공무원교육원에 처음

으로 개설해 2024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민간단체 통일교육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

는데 사업비 규모(2023년 2,000만원, 2024년 3,100만원)는 크지 않은 편이다. 

14) 경상남도
 

경상남도의 도민 대상 통일교육은 도내 통일 관련 단체들(민주평통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민

족통일경상남도협의회, (사)우리겨레하나되기 경남운동본부, (사)하나됨을 위한 늘푸른 삼천, 6･
15공동선언 경남운동본부, 한국자유총연맹 등)에 대한 재정 지원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공무원 

대상 통일교육은 경상남도인재개발원의 기존 교육과정에 통일 관련 과목과 시수를 늘리는 방식으

로만 강화해 왔다. 

15) 충청북도

충청북도의 경우 충청북도자치연수원에서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북한의 이해 등을 교육하는 

전문과정인 ‘열린통일교육 과정’을 운영한(2016년~2018년) 실적, 도민 대상 통일교육 활성화 차원

에서 ‘평화의 통일교육’이라는 민간단체 공모사업(2016년~2018년)을 진행한 실적 등이 확인된다.

11) 울산광역시에는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 없다. 따라서 공무원 통일교육 의무화 전후 또는 통일교육 관련 

조례 제정 이후 공무원 대상 통일교육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울산만 광역시 중 공무원 교육기관 없

어”…시의원이 설립 촉구,” 연합뉴스(온라인),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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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발전 방안: ‘거버넌스’와 ‘로컬리티’ 

개념을 중심으로

광역시･도가 2011년~2024년 실시한 통일교육을 기본계획, 관련 기사 등을 자료로 개괄한 결과, 

예산 규모, 사업 숫자 등의 차이는 있지만 두 가지 공통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시민･
도민 대상 통일교육이 대부분 민간단체 위탁 또는 공모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고, 둘째, 공

무원 대상 통일교육의 경우, 통일교육 관련 조례 제정이나 공무원 통일교육 의무화를 계기로 광역

시･도 교육훈련기관의 기존 교육과정에 통일 관련 과목을 확대하거나 통일 전문과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강화해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형식’은 10년 넘는 기간 작동하면서 이미 구조화됐으므

로, 아래에서는 기존 통일교육 형식에 대한 전면적 대안보다는, 추가적인 통일교육 형식이나 사

업, 기존 형식 안에서 가능한 통일교육 내실화 방안 등을 제안해 볼 것이다.

 

1. 지역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광역시･도 민간단체 위탁 및 공모사업의 고질적 문제점은 통일교육 사업의 ‘중복성’과 ‘일회성’

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17년 통일교육을 평가하며 “교육주관 기관 간 사업 중복 검토와 조정을 

위한 사전 협의 필요(예, 통일교육협의체 신설 등)”를 과제로 제시했을 정도로(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149), 기본계획에 담긴 각 민간단체의 시민･도민 대상 강연, 아카데미 등은 주제와 강사가 

유사한 경우가 많고, 현장견학도 비무장지대(DMZ) 일원이나 한국전쟁 전적지 등에서 관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광역시･도가 민간단체 지원 정책이나 지원 규모(지원 단체 숫자, 지원 예

산 등)를 바꾸는 경우 개별 민간단체가 진행해 온 사업의 지속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물론 문제가 

고질적인 만큼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통일교육 전문가들의 제안도 오래전부터 나와 있다. 전문가들 

제안의 핵심은 바로 ‘지역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이다.

먼저, 이 글에서 말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는 정부의 통치행위 자체 또는 정부 통치행위에 기

업, 시민단체, 대학 같은 민간 주체들이 위계적 관계 속에서 참여하는 양식이 아니라, 정부를 포함한 

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협력과 조정을 통해 사회 문제를 풀어나가는 양식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정책

결정자 및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거론하는 거버넌스 형성 원칙은 분권화(decentralization)의 원칙, 

제도적 노력의 원칙, 네트워크의 원칙 등이다. 곧, 공적 영역의 책임과 권한이 일정한 원칙에 따라 사

적 행위자들에게 위임 및 분산되어야 하고, 개인과 집단을 거버넌스 안으로 포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다수의 관련 행위자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문경현･허인

혜･김석우, 2019: 9-12).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거버넌스 개념이 여러 정책분야에 도입됐는데(문경현･허인혜･
김석우, 2019: 7), 통일교육 분야에서는 이미 1999년에 전국 차원의 거버넌스 형성이 시작됐다. 그

해 2월 제정된 지원법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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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10조 ①)고 규정했고, 이에 따라 총 75개 단체(2024년 기준 72개 단체)가 가입한 ‘통일교육협의

회’가 2000년 12월 공식 출범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학술대회, 아카데미, 

세미나, 평화통일기행 등을 실시하고 있고, 2010년~2023년에는 정부의 ‘통일교육 민간단체 지원

사업’ 재정으로 회원단체를 지원했다.12) 또한 2005년 1월 지원법 개정으로 통일부 장관은 “통일교

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됐고(제6조의3 ①),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전국 10개 권역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표 5>).

<표 5> 지역통일교육센터 현황 (2024년 기준)

연번 권역 센터명 운영 주체 주소

1 서울 서울센터 총신대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43 총신대학교 종합관 7층(평화통일연구소)

2 경기･인천 경인센터 아주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99, 아주대학교 캠퍼스플라자 701호, 
702호

3 부산･울산･경남 경남센터 국립창원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동백관 3호관 321호

4 대구･경북 경북센터 대구대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행정대 1216호

5 광주･전남 전남센터 세한대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113 세한대학교 전남통일교육센터

6 전북 전북센터 우석대 전북 완주군 삼례로 469, 우석대학교 예술관 108호

7 대전･세종･충남 충남센터 단국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사회과학관 140호(백범통일연구소)

8 충북 충북센터 청주대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대학문화관 106호

9 강원 강원센터 한라대 강원 원주시 한라대길 28 한라대 한라관 605호(동북아경제연구원)

10 제주 제주센터 제주대 제주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402-2111(아라캠퍼스 사회과학대학)

※ 출처: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https://www.uniedu.go.kr)

이 밖에 국립통일교육원은 2016년부터 전국 4년제 대학 대상으로 선정한 ‘통일교육 선도대학’

과 함께 대학 통일교육 우수모델 개발 확산 및 대학생 통일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동안 

경남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주대학교, 충남대학교, 강원대학교, 인

제대학교, 한동대학교, 경기대학교, 대진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 등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활동했고, 2024년 현재는 총 8개 통일교육 선

도대학(국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원광대학교, 동아대학교)이 국립통일교육원과 협업 중이다.

이렇게 전국 차원의 통일교육 거버넌스가 어느 정도 구축돼 작동하고 있는 것에 비해, 지역 차

원의 통일교육 거버넌스는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

물고 있다. 예를 들어 변종헌은 이미 2013년에 지역 내 통일교육 관련 기관들이 통일교육 프로그

램, 강사, 자료 등을 공유하는 ‘통일교육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변종헌, 2013: 

12)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2023년까지 실시됐고, 2024

년부터는 ‘2024년 자유･인권･통일 교육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이 국내 모든 비영리 법인과 단체를 대

상으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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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고경민도 2017년에 지역 통일교육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와 해법을 아래처럼 제

시했다.

통일교육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복 사업을 피하고 기관간 특성을 결합함으로

써 파생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외에도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협

력 사업의 추진이나 중복 사업의 조정, 풀뿌리 수준의 지역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통일교육 사업, 학교와 사회 통일교육의 연계(예: 학생-학부모 공동참여 사업) 등 다양한 사업

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통일교육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통한 ‘파트너십’, 통일교육 사업 전반을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조정하는 ‘거버넌스체제’, 그리고 

지역 단위 통일교육 사업을 총괄･조정･분배 등의 역할을 하는 통일교육 ‘허브(hub)’ 구축이 필

요하다(고경민, 2017: 115-116).

이와 관련해 고경민은 지역 통일교육 ‘허브’로 지역통일교육센터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

역회의처럼 중앙과의 제도화된 소통 채널을 갖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

기했다(고경민, 2017: 132). 이처럼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역 통일교육 허브로 삼자는 의견은 김

창희 등의 2010년 연구를 통해 이미 일찌감치 제기됐고(김창희 외, 2010, 고경민, 2017: 105에서 

재인용), 황기식, 김현정･강동완･임석준 등도 2015년에 지역통일교육센터를 ‘로컬 거버넌스 구축’

의 중심으로 제안했다(황기식, 2015: 242; 김현정･강동완･임석준, 2015: 331-333). 

하지만, Ⅱ장에서 17개 광역시･도 통일교육 실태를 개괄하며 확인했듯이 2024년 현재 지역에 

통일교육 민간단체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이 네트워크와 지방자치단체가 낮은 수준에서라도 협업

하는 광역시･도는 ‘경기도’가 유일하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

광역시, 충청남도 등도 통일교육 관련 조례에서 ‘지역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지방자치단체장

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지역들에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는다. 

경기도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이하 ‘평교협’)는 민간 평화통일교육 단체 간의 소통과 경기 지

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9년 2월 19일 창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2024년 기준 21개 회

원단체가 가입돼 있다(<표 6>). 

<표 6> 평교협 회원단체 현황 (2024년 기준)

연번 단체명 소재지 연번 단체명 소재지

1 개성포럼 포천 12 은빛둥지 안산

2 경기평화교육센터 수원 13 통일을이루는사람들 고양

3 고양시민회 고양 14 평등평화세상 온다 안산

4 남북교육연구소 파주 15 평화누리 고양

5 더 이음 평택 16 평화를품은집 평화도서관 파주

6 바이칼 통일열차 의정부 17 피스플레이 서울

7 부천대학교 남북하나지원센터 부천 18 한겨레평화통일포럼 안산

8 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경기본부 부천 19 한반도 통일을 위한 평화행동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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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경기도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 소개서(평교협 제공)

주목할 점은 평교협이라는 ‘네트워크’가 경기도의 주도적 역할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경기

도 평화기반조성과는 2018년에 총 3차례(6월, 8월, 11월)에 걸쳐 ‘경기도 민간 통일교육단체 협력 

네트워크 워크숍’을 진행했고,13) 바로 이 워크숍에 참여한 단체들이 이듬해 2월 창립총회를 통해 

평교협을 출범시킨 것이다. 경기도는 2019년 12월 11일 통일교육 조례 개정 시 아래 조항을 추가

해 평교협 활동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제19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학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②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

다)는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하여 도내 평화통일교육 단체 등이 참여하

는 평화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한다. 1.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자 간의 협의･조정 및 기타 상호 간 협력증진. 2. 평화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연구 자료 수집 및 발간. 4. 평화통일에 

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5. 평화통일교육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복리증진. 6. 그 밖에 평화통일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평교협은 위 조항에 근거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평화통일교육협의회 평화통일 지원 공모 

사업’, 같은 기간 경기도가 부천대학교 평생교육원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진행한 ‘민간 통일교육

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공모 사업’ 등을14) 통해,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단체 조사 사업,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 워크북 제작, 현장견학용 자료집 발행,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토론회, 

‘민간 통일교육 단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컨퍼런스’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안영욱, 2024). 

통일교육협의회처럼 개별 회원단체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하는 형식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의 통일

교육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회원단체 네트워크 강화 등에 주력한 것이다.

한편, 국립통일교육원은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사업 중 하나로 ‘지자체･교육기관･민간단체와 

MOU 체결 등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강화’를 명시하고 있고,15) 앞에서 보았듯이 여러 전문가

도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지역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2년’마다 운영 주체가 바뀌고, 지역통일교육센터 설치 권역도 종종 변경되는 상황에

서,16)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경기도가 2020년부

13) “경기도, 통일교육단체협의회 출범,” 경기일보(온라인), 2018년 11월 29일. 

14) 경기도가 2020년에 처음으로 만든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두 가지 공모 사업은 ‘도

민 참여형 플랫폼 구축’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로 규정돼 있다(경기도 평화협력국, 2020: 7).

15)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https://www.uniedu.go.kr).

9 사회적 협동조합 신난다 양주 20 행복한미래교육포럼 고양

10 평화아카데미 안양 21 협동조합 교육네트워크 남양주

11 영토문화관 독도 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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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24년까지 지역통일교육센터 활동에 매년 1억원(2021년은 6,000만원)을 지원하면서도, 별도

로 평교협에 매년 수천만 원(2021년 5천만원, 2022년 5천만원, 2023년 7천만원, 2024년 9천만원)

을 지원한 것은(경기도 평화협력국, 2020: 9, 12)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한 거버넌스 형성 방안이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역 통일교육 거버넌스에서 경기도의 역할이 조례 개정을 통한 평교협 활동

의 법적 기반 마련, 평교협에 대한 재정 지원, ‘민간 통일교육 단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컨퍼런

스’에서 경기도 통일교육 사업 설명 정도에 그쳐 있다는 사실이다. 도 자체 기관과 인력을 활용한 

통일교육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평교협과 통일교육 책임을 나누고는 있지만, 예를 들

어 평교협 또는 평교협 회원단체를 포함한 도내 민간단체와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한다거나, 

평교협과의 협업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하는 정도까지는 나아가지 못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부산광역시의 전문강사단 양성･운영 사업은 경기도에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비록 개별 단체 공모 형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업 ‘기획’은 통

일교육 관련 조례에 근거해 부산광역시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17) 물론 경기도 통일교육 관련 

조례도 전문강사 양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18) 하지만, 부산광역시와 달리 경기도는 

‘전문강사 양성’이 조례상 평교협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첫｢경기도 평화･통일교

육 기본계획｣ 수립 당시 이 사업을 평교협에 일임했고(경기도 평화협력국, 2020: 12), 결국 2024년 

현재까지도 도가 인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강사’를 육성하지 못했다.

또한, 경기도가 초보적인 지역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에 머무르며, 도 자체 기관과 인력을 활

용한 통일교육 활성화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도 경기도 통일교육에서 아쉬운 점이다. 광역

시･도 교육훈련기관의 기존 교육과정에 통일 관련 과목을 추가하거나, 통일 전문과정을 신설･확

대하는 방식은 경기도뿐 아니라 대부분의 광역시･도가 추진해 온 지역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이

다. 하지만, 몇몇 광역시･도의 통일교육 관련 조례는 직속 교육훈련기관 활용에서 나아가 ‘평화통

일교육센터’, ‘통일교육센터’ 같은 이름의 통일교육 전담기관 설치까지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로 명시하고 있다.19) 

16) 예를 들어 2021년에는 지역통일교육센터가 7개 권역(서울, 경인,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에서 운영

됐다.

17) 이하 부산광역시 전문강사단 육성 사업에 대한 서술은 ‘2024년 지역형 평화･통일 전문강사단 구축사업 

공모’(https://www.busan.go.kr/nbgosi/view?sno=66250&gosiGbn=A) 공고문 참조.

18)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4조(평화통일교육 전문강사단 양성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의 지리적･역

사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사회통합적 가치를 담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고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전문강사(이하 “전문강사”)로 인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문강사로 구성된 강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강사단이 평화통일교

육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 지방공기업등, 종교단체,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강사단과 협력하여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 교재 및 프로

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19) 경기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등의 통일교육 관련 조례에 통일교육 전담기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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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경기도를 포함한 모든 광역시･도에서 통일교육 전담기관을 설립･운영한다면 당연히 공무

원 대상 통일교육과 시민･도민 대상 통일교육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

약 통일교육 전담기관 설립･운영이 단기적으로 어렵다면, 분단 시절 서독처럼 지방자치단체 산하 

평생교육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분단 시절 서독은 통일교육을 평생학습의 한 

요소로 실시하면서 한국의 평생교육기관과 유사한 ‘시민대학’을 적극 활용했다(황기식, 2015: 

230-235, 240; 진종순, 2016: 2-10; 서지현, 2005). 2024년 현재 17개 광역시･도도 모두 지역 주민

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광역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교육 관련 사이트(평생학습포털, 평생교육정보망 등)에서 ‘통일’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실제

로 몇몇 평생교육기관에서 정부 기관,20) 대학 등과 협력해 통일 관련 강좌를 개설한 사례가 확인

된다(<표 7>). 광역시･도가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삼아 광역시･도 의회, 기초자치단체 등을 설득해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이 통일 관련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한

다면 시민･도민 대상 통일교육 기회를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 광역시･도 소재 평생교육기관의 통일 관련 강좌

시･도 강좌명(연도)

서울

- 도슨트와 떠나는 평화통일 도시 서울_평화의 발자취 청계천 1084(2024)
- 서울에서 그리는 평양스케치北_All that 서울-평양 온라인 강의 시리즈(2024)
- 평화통일 공감 아카데미Ⅰ: 평화, 통일의 디딤돌(2022)
- 평화통일 공감 아카데미 Ⅱ: 평화통일로 가는 여정(2022)
- 평화통일 공감 아카데미Ⅰ: 북한 알아가기(2022)
- 평화통일 공감 아카데미Ⅱ: 남북이 함께 만드는 평화(2022)

부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며: 털실 한 뭉치, 그림책과 함께하는 시간(2024)

인천
- 상상(上上) 평화통일 한반도!(2022)
- 평화통일로 가는 우리들의 발걸음(2022)

경기 제4회 시흥 리더스아카데미(2024)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과 협업

충남
- 한반도 정세와 통일 그리고 나라사랑(2020)
- 태안군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사업 “불어라 통일 바람~”(2023)

다만, 평생교육기관은 전문강사를 자체적으로 양성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기

관을 활용하는 통일교육은 앞에서 언급한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사업과 유기적

으로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곧, 광역시･도가 부산광역시처럼 전문강사 양성 사업을 지역 내 

대학, 시민단체 등과 협업해 기획･진행하고, 이렇게 양성한 전문강사가 평생교육기관 강좌 운영

에 참여한다면 시민 대상 통일교육 확대, 지역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통일교육 의무화를 계기로 4천여 개에 이르는 기관에서 통일

교육을 담당할 강사 풀(pool) 구성이 과제로 대두됐는데(김정원, 2018: 147-178), 이와 관련해 지방

치가 지방자치단체장 책무 중 하나로 명시돼 있다.

20)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국립통일교육원과 협업해 2022년에 ‘평화통일 공감 아카데미’를 총 4차례 

진행했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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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양성한 전문강사를 평생교육기관뿐 아니라 공무원 및 공공기관 통일교육에 활용하는 

방안도 대책이 될 수 있다.

2. ‘로컬리티’를 담은 지역 통일교육 실행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통일 관련 강연, 아카데미, 세미나 등의 ‘중복성’은 단체별 기획의 유사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좀 더 깊이 보면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지역 통일교육 

주체들의 ‘로컬리티(locality)’ 감각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말하는 로컬리티란 로컬 기억21)이나 로컬의 미래 구상 등에 토대를 두고 만들어지는 

로컬의 장소성(placeness)을 가리키는 개념으로(김진환, 2022: 200) 이러한 로컬리티의 결여 또는 

미흡은 대부분의 광역시･도 통일교육이 공유하는 문제점이다.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가 2021년에 

진행한 ‘울산시민 평화아카데미’의 세부 프로그램에는 울산의 통일 관련 역사, 지리적･산업적 특

성, 울산의 통일 미래 구상 등을 다루는 강좌가 보이지 않는다(<표 8>). 제주특별자치도가 인터넷 

언론사 ‘제주의소리’와 함께 2022년부터 진행 중인 ‘남북소통 공감 아카데미’ 역시 제주의 통일 관

련 로컬리티를 다루기보다는 한반도 통일 정세,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일반적 이해 등에 치중하고 

있다.22)

 

<표 8> ‘울산시민 평화아카데미’(2021년) 프로그램

일정 강의 주제 일정 강의 주제

입학
1강

’21. 06. 17.(목)
19:00~21:00

세부운영일정 안내 및 모둠구성
/2021년 동북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5강
’21. 07. 15.(목)
19:00~21:00

접경지역 견학

2강
’21. 06. 24.(목)
19:00~21:00

개성공업지구를 통해 본 남북경제협력 6강
’21. 08. 12.(목)
19:00~21:00

평양과학기술대학교 
부총장이 본 북한의 참모습

3강
’21. 07. 01.(목)
19:00~21:00

공포와 증오의 분단 심리학 7강
’21. 08. 19.(목)
19:00~21:00

평화로운 한반도와 새로운 
한미관계 정립 

4강
’21. 07. 08.(목)
19:00~21:00

종교로 본 분단과 통일 정치학
8강
졸업

’21. 08. 26.(목)
19:00~21:00

북한의 변화 전망 
/ 모둠 활동 발표

※ 출처: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ulsan.go.kr/)

이처럼 로컬리티가 결여되거나 미흡한 통일교육은 당연히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

기 어렵다. 자신이 지역에서 살면서 했던 경험과 지역의 역사, 지역에서 보내는 일상, 지역에서 살

아가며 꿈꾸는 미래 등과 무관한 ‘통일 이야기’는 공허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지역의 통일 관련 강

21) 장세룡은 기억의 층위를 개인 기억, 가족 기억, 로컬 기억, 국가 기억 등으로 구분하면서 “로컬 기억은 국

민국가의 기억을 대부분 답습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구체적인 사실과 의사소통적으로 결합하고 신화적 

요소의 영향력이 적다”고 지적한다(장세룡, 2018: 314-317). 

22) 2022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7개 강좌가 진행됐는데, 이 중에서 제주의 통일 관련 로컬리티를 담아낸 강

좌는 고성준 제주통일미래연구원장의 강의 ‘한반도 평화･통일에 제주가 답하다―남북교류협력을 중심

으로’가 유일했다. “제2의 제주 감귤 보내기 사업, 바로 에너지 평화 협력!,” 제주의소리(온라인), 2022

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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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아카데미, 세미나 등으로 쉽게 발길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또한 지역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

는 지역 주민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비무장지대 일원에 견학을 가겠

다는 결심도 쉽지는 않다.

경기도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했기에, 광역시･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2020년에 ‘경기도형 평화통

일교육’ 정립을 목표로 천명하고,23) 통일교육 관련 조례에서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

그램의 개발 및 보급”(제13조 1)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경기도를 비롯

한 어떠한 광역시･도도 지역명을 앞에 붙인 통일교육, 그러니까 각 지역의 통일 관련 로컬리티를 

잘 담아낸 통일교육 개념을 정립･실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다만, 몇몇 광역시･도에서 

초보적이나마 로컬리티가 담긴 통일교육 사업을 선도적으로 진행 중이고,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

의 제안과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로컬리티를 담은 지역 통일교육이 활성화

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먼저,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지역형 평화･통일 전문강사단 구축 사업’을 통해 ‘부산형 평화

통일교육 강사단’을 양성･활용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공고문에 따르면 사업 주관 단체는 강사단

을 대상으로 피란수도 부산 및 부산 문화유산 체험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공공 및 사회 부문 맞

춤형 교육을 위한 평화･통일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통일문제와 북한의 실상에 대해 부산 

특색 맞춤형 교육･교재도 개발해야 하고, 부산지역 내 초･중･고등･대학교,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을 대상으로 현장강의 실습도 진행해야 한다. 모든 프로그램이 부산 지역 맞춤형 강사 양성에 초

점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다음으로, 경기도와 협업 중인 평교협은 2021년부터 매년 경기도에서 만나는 우리동네 평화통

일 기행 안내서(이하 ‘동네 평화통일 기행 안내서’)라는 이름의 현장견학용 자료집을 발행하고 있

다. 동네 평화통일 기행 안내서는 첫째, 평교협 회원단체가 골고루 필자로 참여함으로써 민간단체 

네트워크 강화에 이바지하고, 둘째, 경기도 내 교사･학생, 주민 등이 비무장지대 일원이나 한국전

쟁 전적지 견학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공간에서 좀 더 가깝고 익숙한 장소에서 평화와 통일을 사유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표 9>).24)

<표 9> 동네 평화통일 기행 안내서(2021년) 개요

23)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 중장기 청사진 제시,” 뉴시스(온라인), 2020년 5월 12일.

24) 평화와 통일 관련 현장견학 장소를 비무장지대 일원이나 한국전쟁 전적지 등에서 전국 각지의 제국주의

와 분단폭력 관련 장소로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진환(2022; 2023a) 참조. 

필자(단체명)/시･군 장소

한승룡(통일을이루는
사람들)/고양시

① 행주산성 일대, ② 고양 독립운동 기념탑, ③ (구)일산역, ④ 독립운동가 장흥 장군 생가, ⑤ 평화의 
소녀상, ⑥ 고양 누리길 제 8, 9 코스, ⑦ 금정굴, ⑧ 장항습지

신세계(피스플레이)/
김포시

①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관, ② 양촌/대곶면민 만세운동 유적비, ③ 월곶면민 만세운동 유적비, 
④ 고촌면민 독립만세 유적탑, ⑤ 김포 평화누리길, ⑥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⑦ 버드나무 갤러리, 
⑧ 작은미술관 보구곶, ⑨ 김포국제조각공원, ⑩ 김포평화문화관, ⑪ 부역혐의 사건 희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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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에는 양평군, 부천시, 파주시, 안산시, 2023년에는 광명시, 시흥시, 연천군, 포천시, 2024년에는 군포시, 안성
시, 여주시, 용인시, 의왕시, 광주시, 동두천시, 성남시, 의정부시의 평화통일 답사 장소를 소개했다(경기도평화통일교육
단체협의회, 2022, 2023, 2024).

※ 출처: (경기도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 2021). 

끝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거나 지역 특성이 반영된 지역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필

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주’를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제주 통일교육 

전문가인 변종헌은 2013년에 “지역의 특수성을 사회 통일교육에 투영할 수 있다”면서 ‘북한 감귤

보내기 사업’ 같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사례를 지역 통일교육 콘텐츠로 삼자고 

제안했다(변종헌, 2013: 246-248).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제주형 통일교육’ 개념을 제시하면서, 제

주도가 지향하고 있는 ‘세계평화의 섬’ 구상, 제주의 자연과 문화에 녹아있는 다양한 통일 평화 관

련 콘텐츠, 제주의 대북 교류･협력 성과와 과제 등을 핵심 내용으로 제주형 통일교육 또는 ‘제주 

기반 통일교육’을 재구성하자고 주장했다(변종헌, 2019: 295-304). 2023년에는 박성근이 변종헌, 

고성준 외25) 등의 주장을 이어받아 ‘제주형 대학 통일교육’ 방안 연구를 내놓기도 했다(박성근, 

2023).

또한 부산의 통일교육 전문가들도 이미 2015년에 앞으로의 통일교육이 ‘지역밀착형’, ‘체험학습

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서 ‘부산･경남 지역 체험학습형 통일캠프’라는 사업 모델을 제시했

고(김현정･강동완･임석준, 2015), 2022년에는 하상섭이 “강원도가 보유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

영한” 평화･통일교육 실시를 주장했다(하상섭, 2022: 22). 하상섭은 “사안의 성격상 국가적으로 이

해해야 하지만 지역적 시각에서도 살펴봐야 할 평화･통일문제를 강원도에서 효과적으로 전개하

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과 지역 차원의 평화･통일교육이 교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하상섭, 2022: 

23)면서 두 차원을 접목한 커리큘럼 예시를 제시했고(<표 10>), 강원도가 강점을 가진 생명･건강산

업에 주목한 남북교류협력 전문가 양성 과정 커리큘럼을 제안하기도 했다(<표 11>).

25) 고성준 외는 2022년에 제주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통일의식과 평화의식을 고양하고 함양하기 위한 ‘제

주형 통일･평화교육’을 주장했다(고성준 외, 2022).

곽인숙(경기평화교육
센터)/수원시

① 수원화성 방화수류정(화홍문) 일대와 연무대, ② 삼일학교, 아담스 기념관, ③ 화성행궁 봉수당
(전 자혜의원), 수원경찰서 앞, ④ 팔달산 3.1운동 기념탑 & 대한민국독립기념비, ⑤ 올림픽공원-
소녀상과 임면수 동상 그리고 홍난파 동상, ⑥ 북수동성당 & 뽈리 화랑, ⑦ 수원 서호-항미정(구국
민단의 결사지), ⑧ 우장춘 박사의 묘, ⑨ 수원종로교회, ⑩ (구)부국원, ⑪ 수원화성 장안문 일대, 
⑫ 수원화성 창룡문 일대, ⑬ 지지대고개 6.25 전쟁 프랑스군 참전기념비, ⑭ 앙카라학교공원(앙
카라고아원 건립비), ⑮ 수원농업생명과학고-6.25 참전 학도병 기념상, ⑯ 수원 현충탑, ⑰ 경기 
옛길 삼남길-제5길 중복들길

곽호경(평화아카데미)
/안양시

① 안양 출신 독립운동가 기념물, ② 원태우의사 의거지, ③ (구)서이면사무소, ④ 병목안 채석장 터, 
⑤ 안양 평화의 소녀상, ⑥ 박달 군용지-곤드래미 고개, ⑦ 인덕원 기름 냄새, 50년 넘은 미군 송유관, 
⑧ 안양 현충탑, ⑨ 만안교, ⑩ 안양박물관 

정미화(자치분권포럼 
경기본부)/화성시

①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및 주변 일대, ② 노작 홍사용 문학관, ③ 화성시 역사박물관, 
④ 화성 3･1운동 만세 길 일대, ⑤ 송산 3･1 기념공원, ⑥ 장안 3･1독립 운동 기념비, ⑦ 통일의 
길 화성 당성, ⑧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⑨ 복합문화공간 매향 교회, ⑩ 화성 현충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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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평화･통일교육 커리큘럼 예시

예시 1

회차 강좌 내용 강사

1 6.25전쟁의 배경과 원인
해당 분야 전문가

2 6.25전쟁과 남북 경쟁관계 형성

3 6.25전쟁과 양구 전투
지역 전문가

4 양구 전투현장에서 생각하는 남북 화해협력

예시 2

회차 강좌 내용 강사

1 남북 경제관계 역사
해당 분야 전문가

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남북한 경제협력

3 남북 강원도 경제관계 이해
지역 전문가

4 철원과 원산 경제협력의 과거와 미래

※ 출처: (하상섭, 2022: 24)

<표 11> 생명･건강산업 남북교류협력 전문가 양성 과정 커리큘럼 예시

회차 강좌 내용 강사

1 남북한 교류협력 역사
남북한관계･북한 경제 전문가

2 북한 경제･사회 현황

3 북한 의료체계 및 기술
북한 의료분야 전문가

4 북한 생명공학기술

5 4차 산업혁명과 남북한 교류협력 4차 산업 전문가

6 남북한 과학기술 분야 협력 방안 남북한 과학기술 전문가

7 남북한 바이오 분야 협력 방안 1
남북한 바이오 분야 전문가 + 북한 노동 전문가 

8 남북한 바이오 분야 협력 방안 2

9 남북한 의료기기･헬스케어 분야 협력 방안 1 남한 의료기기･헬스케어 분야 전문가 + 북한 의료분야 
전문가 + 북한 노동 전문가10 남북한 의료기기･헬스케어 분야 협력 방안 1

※ 출처: (하상섭, 2022: 30)

부산의 통일교육 전문가들이 제안한 지역 체험학습형 통일캠프는 부산처럼 수많은 근현대사 

유적을 품고 있는 ‘인천광역시’도 실행해 볼 수 있는 모델인데, 실제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난

정평화교육원은 비록 인천 전역(全域)은 아니지만, 난정평화교육원이 위치한 ‘교동도’의 평화･통

일 관련 장소를 활용한 체험형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김진환, 2024). 또한 하상섭이 제

안한 생명･건강산업 남북교류협력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오창･오송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바이

오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는 충청북도에서도 활용할 만하다. 이처럼 광역시･도를 비롯한 지방자

치단체가 로컬리티를 담은 통일교육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26) 이 사업을 지역 통일교육 거

버넌스를 활용해 진행한다면, 지역 통일교육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획기적으로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26) 로컬리티를 담은 현장견학 프로그램 개발은 권기봉･김진환･한모니까(2021), 김진환(2023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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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지방자치단체는 2000년대 이후 화해와 경색을 오가는 혼란스러운 남북관계 속에서도 통일교

육 지원법, 통일교육 관련 조례 등을 법적 근거로 삼아, 시민･도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통

일교육을 꾸준히 실행해 왔다. 

광역시･도가 2011년~2024년에 실시한 통일교육을 국립통일교육원이 작성하는 ｢통일교육 기본

계획｣, 지역 통일교육 관련 기사 등을 자료로 개괄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두 가지 공통적인 양상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시민･도민 대상 통일교육이 대부분 민간단체 위탁 또는 공모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공무원 대상 통일교육의 경우, 통일교육 관련 조례 제정이나 공

무원 통일교육 의무화를 계기로 광역시․도 교육훈련기관의 기존 교육과정에 통일 관련 과목을 확

대하거나 통일 전문과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강화해 왔다는 점이다.

하지만, 광역시･도가 민간단체 위탁 및 공모 사업 형식으로 진행하는 통일교육은 ‘중복성’과 ‘일

회성’이라는 고질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곧, 개별 민간단체의 시민･도민 대상 강연, 아카데미, 세

미나 등은 주제와 강사가 유사한 경우가 많고, 현장견학도 비무장지대(DMZ) 일원이나 한국전쟁 

전적지 등에서 관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광역시･도가 민간단체 지원 정책이나 지원 규모를 

바꾸면 개별 민간단체가 진행해 온 사업의 지속성도 확보되지 않는다. 또한 광역시･도 통일교육

에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관심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통일 관련 ‘로컬리티’도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지역 통일교육 발전 방안을 제시했

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

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통일교육 민간단체의 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구축하고, 지역 통일교육 

네트워크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지역 통일교육 네트워크와의 상설적 협력 등을 위해 노력

해야 한다. 이렇게 지역 통일교육 거버넌스가 활성화하면 지역 통일교육 사업의 중복성 및 일회성

을 완화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 사례, 지역 통일교육 전문

가들의 제안 등을 참조해 지역의 통일 관련 역사, 지역의 지리적･산업적 특성, 지역의 통일 관련 

미래 구상 등을 담은 통일교육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이 사업을 지역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활용해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지역 통일교육에 로컬리티를 담아 간다면 지역 통일교육에 대한 지

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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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ality and Development Plan of Unification Education of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Kim, Jinhwan

Unification education conducted by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from 2011 to 2024 has 

two things in common. First, unification education for residents is mostly conducted in the form of 

a private organization consignment or public offering. Second, unification education for public 

officials has been reinforced by expanding unification-related subjects or establishing specialized 

unification courses in the curriculum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in the wake of the enactment of ordinances related to unification education or the 

mandatory unification education for public officials. However, unification education conducted by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n the form of consignment and public offering by private 

organizations had chronic problems such as ‘redundancy’ and ‘one-off’. In additio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unification education did not contain enough ‘locality’ related to unification, which 

is essential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and interest of local residents. Two measures are needed 

to solve this problem. First, local governments should make efforts to ‘establish and revitalize 

regional unification education governance’. Specifically, local governments should proactively 

establish a network of private organizations for regional unification education, institutional and 

financial support for regional unification education networks, and permanent cooperation with 

regional unification education networks. Second, local governments should proactively plan 

unification education projects that contain the history of the region related to unification, the 

geographic and industri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future plans of region related to 

unification, and carry out these projects using regional unification education governance.

Key Words: local governments,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unification education, regional 

unification education governance, locality


